
 

 

 

공동대표 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 |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 02-723-5300 문의하기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power@pspd.org) 

제    목 [성명]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규탄한다  

날    짜 2024. 01. 18. (총 2 쪽) 

성 명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규탄한다 

유가족의 피눈물과 국민 여론도 외면 
참사 진상규명마저 정쟁화한 국민의힘, 정당의 존재이유 부정 

 

1.​ 오늘(1/18) 오전 국민의힘(원내대표 윤재옥)이 의원총회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독소조항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분노를 

참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유가족들의 피눈물 어린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 거부권 

건의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절반이 넘는 국민 여론마저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2.​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부재와 무능력이 확인된 사회적 참사이다. 이 사회적 참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을 찾고, 왜 대규모 참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태원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치 이태원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하는 것처럼 이태원특별법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고 거부권을 건의하고 ‘재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눈속임이자 기만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가해자의 조사거부’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마저 정쟁화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집권세력인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나는 진상조사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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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다는 정당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다수 국민의 뜻마저 거스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태원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자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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